
[성명]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다. 국민의 힘은 
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개악안 발의 철회하라!

오늘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(억)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개악안
을 발의했다. 윤석열 정부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 시행령 개악을 시도
하고,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 발족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모자라, 기어코 개악안을 
발의 한 것이다. 

오늘 국민의힘의 개악안 발의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규모에 
따라 차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. 50인(억)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0%에 달하는데 
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도를 마련하고 정부의 역할을 요구해야 할 정부 여당이 노동자 죽음
에 대한 처벌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.

최근 국민의힘은 중기중앙회 등 중소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을 만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
처벌 운운하며, 현장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
혀왔다.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해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반드시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. 
민주노총은 민주당에도 분명히 경고한다. 총선을 앞두고 중기중앙회 등 중소영세 사업주 눈치
보느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묵살하는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한다며 전 사회적인 분노와 
비판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다. 

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(억)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아니라,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
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. 민주노총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
추고 모든 노동자가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향해 끝까지 투쟁 할 
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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